
- 89 -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인의 연령기준 필요성*

We Earnestly Need a New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in an Era of Population Aging

 윤   가   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Gahyun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본 사설은 2016년 한국노년학연구 25권에 실린 필자의 사설(pp. 1-7)의 후속물이며, 본고의 내용 

일부는 2017년 11월 3일 개최된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윤가현 교수 (e-mail: ghyoun@jnu.ac.kr).

한국노년학연구                                                               <Editoria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17, Vol. 26, No. 2, 89-99

http://dx.doi.org/10.25280/kjrg.26.2.7

(초록)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노인을 정의할 때 임의적으로 65세라는 연대기적 연령을 적

용하고 있다. 이는 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이나 정년퇴직 연령하고 일치하기도 한다. 노인인구 비

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매우 위험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예를 들면, 생산가능 연령층의 감소와 그들의 부양 부담이 증폭하면서 사회경제적 혼란의 가능성

이 커질 수 있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국가 정책들이 하루라도 빠른 시일

에 입안,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 정책의 초점은 정년퇴직이나 연금수급 개시와 관련된 연령을 상향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제어 : 노인의 연령기준, 정년퇴직연령, 연금수급 개시연령

(Abstract) -------------------------------------------------------------------------------------------------------------------------------------------------------------------

Most o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adopted the chronological age of 65 years as an 

arbitrary definition of old age. The age of 65 years would be matching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and/or retirement ag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facing a serious risk of financial crisis in Korea in 

the near future owing to the rapidly aging population aging. For instance,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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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lly declining and the dependency ratio is getting higher and higher, resulting in very high likelihood 

of socioeconomic crisis. In order to alleviate the crisis, the government should make and enforce more 

assertive policies as early as possible than any other time. First of all, the policies should focus on raising 

the retirement age and/or pension eligibility age.

  Key words :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Retirement age, Pension eligibility age

--------------------------------------------------------------------------------------------------------------------------------------------------------------------

대다수 선진국에서 노인을 정의할 때 임의

적으로 65세라는 연대기적 연령(chronological 

age)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여기에 

준하고 있다. 이는 보통 연금(pension)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하고도 일치하는데, 그 효시가 

되는 시기와 나라는 19세기 후반 프러시아라

고 할 수 있다(윤가현, 2016). 연금 수급 개시

시기 이외에 노인의 기준을 정의할 때 임의적

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년퇴직에 관

한 연령이다. 이와 같은 임의성에도 불구하고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노인인구와 관련된 통

계수치가 발표되고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

다. 정확한 수치의 연령을 토대로 노인의 기

준을 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국제연합

(UN)에서도 노인인구를 산출하여 국가 간 또

는 시기별 비교를 할 때 적어도 60세 또는 65

세를 기준으로 절단(cutoff)하고 있으며, 여기

에는 이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도 65세 

이상 인구비가 높지 않는 나라가 적지 않아서 

노인인구의 비교에서 60세와 65세의 기준이 

병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면

서 65세 이상의 인구비가 너무 높아지는 상황

에서는 노인인구를 산출할 때 그 기준을 65세

와 그보다 더 높은 연령(예, 70세)을 병용할 

수도 있다. 그 연령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방향을 비롯하여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차원

에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나 정년퇴직 연

령을 지금보다 더 높게 설정할 수 있고, 또 

그 기준을 편의상 노인이 된다는 경계로 삼을 

수 있다(Roebuck, 1979). 물론 노인을 정의할 

때 어떤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흡족할만한 것

이 없다. 다만 정신적 기능이나 생리적 기능

을 토대로 기준이 설정되었을 경우 개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편의상 모든 사람에게 공

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대기적 기준, 즉 

연령을 토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여하튼 노

인인구의 산출에서 연령 기준을 상향할 때에

는 단순히 노인인구 비율이 낮아지는 것에 그

치지 않고, 연금 수급 개시시기도 조정되고 

또 정년퇴직 연령도 상향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을 토대로 미래의 고

령화시대 모습을 냉정하게 조명해보고자 한

다. 우선 65세 이상의 인구수는 1990년 220만 

명을 넘지 못했으나, 그 수가 2017년 8월에는 

72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인구에서 65세 이

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이미 2000년에 

7%를 그리고 2017년에는 14%를 초과했다. 또 

2020년대에는 20%를 초과할 것이고, 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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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38%를 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비

율이 높고, 206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지 않으

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고령화 속도가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점

에 있다(The Korea Herald, 2017; The Korea 

Times, 2016). 현재는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서

구의 몇몇 국가들을 고령화 사회의 대처 모델

로 삼고 있지만, 30여 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그들의 참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적

지 않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한 대비는 매우 

위험스러울 정도로 미미하다.

노인인구의 증가가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

에 어떤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인가? 가장 쉽

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바로 건강관리

(질병치료)나 연금 지급 등에 수반되는 사회

적 비용의 폭등이며, 설상가상으로 그 비용을 

감당할 생산가능 연령층(productive-age or 

working-age population)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

이다. 노인인구 증가 그리고 생산가능 연령층

(15-64세)의 감소에 의한 노인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1)를 살펴보자. The World 

Bank의 자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2)

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1960년 

6.76, 1970년 6.08, 1980년 6.21, 1990년 7.18에 

불과했지만, 2000년 10.23, 2010년 15.26, 2015

년 18.01으로 증가했다. 이는 1960년도에 생산

1) 뒤에 언급할 인구부양비 계산 공식은 “(0-14

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x 

100”이며, 노인부양비 계산 공식은 “(65세 이

상 인구)/(15-64세 인구) x 100”임.

2) www.indexmundi.com/facts/korea/age-dependency -ratio

가능 연령층 14.7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

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2015년에는 생산가능 

연령층 5.5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다는 의

미이다. 참고로 일본은 2010년도에 노인부양

비가 이미 35.0을 초과해 주요 국가들 중에서 

으뜸이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

가 2060년에는 80에 육박하여 세계 주요국가

들 중 최상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다.3) 이는 생산가능 연령층 1.2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한다는 의

미이다. 유감스러운 추정 또는 가정이지만, 우

리 사회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근로

자들이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그 추정도 최소한 다른 두 가지 사

항을 무시한 것이다. 하나는 전체인구에서 유

소년도 부양의 대상이라서 15세 미만의 유소

년 인구와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를 포함한 

인구 부양비가 아니라 단순히 65세 이상의 노

인부양비만 언급한 것이다. 인구 부양비를 토

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하나는 생산

가능 연령층의 경제활동(근로활동) 비율이 그

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다. OECD (2017)의 자

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생산가능 연령층의 경

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은 2015년 66.2%, 

2016년 65.9%,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는 

66.5% 정도였다. 근래 3년간의 지수는 생산가

능 연령층의 2/3 정도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2017년 상반기 자료를 세 

연령층으로 분해했을 때 그 비율은 15-24세 

3) 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 

=File:Old-age_depe ndency_ratio,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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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25-54세 76.3% 그리고 55-64세 67.4%

이었다. 전통적으로 생산가능 연령층을 “15-64

세”라고 하지만, 실제로 20세 미만의 경제활

동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생산

가능 연령층을 “20-64세”로 여길 수도 있다. 

그렇게 계산할 경우 부양비는 더 높아지게 된

다.

부양비가 높아진다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너무 심하게 압박한다

는, 즉 부양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을 뜻한다. 

부양비나 부양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

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래가 더욱 더 

비관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에 부양비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보다 훨

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신속하게 모색해

야 한다. 우선 부양비의 감소방안은 이론적으

로는 매우 간단하게 정리된다. 부양비의 산출 

공식에서 분모인 생산가능 연령층을 늘리는 

방안 또는 분자인 부양 대상자의 수를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 분모를 늘림과 

동시에 분자를 줄이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산가능 연령층의 상한을 64세가 아니

라 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생산가능 연령층 범위인 “15-64세”

를 “15-70세”로 조정할 경우 부양비 산출 공

식에서 분모는 늘어나고 분자가 줄어들어 부

양비가 낮아지게 된다.

이것은 바로 ① 퇴직연령을 지금보다 더 

높게 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②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부양비를 감소시키려면 출산율

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 또 부양비의 

산출 공식에서 분모만을 늘리는 방안도 있는

데, 예를 들면, ③ 이민인구를 늘리면서 생산

가능 연령층을 늘리는 방안이다. 아울러 부양

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양 부담

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국가의 재정 상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바로 ④ 연금 수급

의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다. 역시 부양

비 산출 공식에서 분모의 조정 여부에 상관없

이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가능 연령

층의 경제활동 비율을 높여야 한다. 구체적으

로 생산가능 연령층이 꾸준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즉 ⑤ 조기 퇴직 현상

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한 이를 감소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정년퇴

직 연령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 경제활동이 가

능하려면 ⑥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생의 후

반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제 이와 같은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고 효율적일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

다.

첫째, 퇴직연령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방안

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년퇴직 이후에

도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한다. 서구에서 이루

어진 한 조사에 의하면, 50-60대 퇴직자의 거

의 절반 정도는 정년퇴직 이후에도 시간제 업

무를 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

고 있으며, 적어도 퇴직자의 4명 중 1명은 일

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다

시 고용이 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Maestas, 

2010). 많은 사람들이 퇴직 이후 별다른 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힘들게 느끼고 살아간

다. 그들은 퇴직 이후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

하다고 느끼면서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배우자 

상실이나 이혼, 실업 상태를 경험했을 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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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스트레스보다 더 심하다고 평가한다. 특

히 퇴직으로 인해 재정적이거나 사회적인 재

원을 상실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제대로 느

끼지 못하다는 점이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

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하

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는 

너무 이른 나이에 퇴직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퇴직한 자

들의 평균연령은 평균 61세이었고, 2006년에

서 2011년 사이에는 그 연령이 63세까지 연장

되었다(Dingemans & Henkens, 2014).

실제로 근래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정년퇴

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은 그 연령이 2015년 65세인데, 그 

이후 매년 1개월씩 연장하다가 또 2023년부터 

매년 2개월씩 연장하여 2029년까지 67세로 연

장할 예정이다.4)5) 또 영국의 정년퇴직 연령6)

은 2017년 남성 65세 그리고 여성 64세이지

만, 2018년에는 여성도 65세까지 연장하고, 

2020년에는 66세, 2028년 67세, 2037년 68세로 

연장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남녀 모두 2016년 65세이지만, 2023년 7월까

지 점진적으로 67세로 연장해갈 예정이다(Age 

Pension, 2016). 한편 일본의 경우 공무원 정년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연

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직

장의 경우 60세의 퇴직 연령을 2013년 4월부

터 61세로 늘렸고, 그로부터 매년 4개월씩 연

장하여 2016년 4월에는 62세, 그리고 2025년 

4) www.kela.fi/suljemme-vanhoja-jarjest elmiamme

5) www.howtogermany.com/pages/german-retirement.html

6) www.gov.uk/government/news/proposed-new-timetable 

-for-state-pension-ag e-increases

4월에는 65세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물

론 2025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가 원하면 고용주는 현재도 65세까지 일을 하

도록 허용해야 한다(김효진, 2017; Wilson & 

Kaneko, 2017).

우리나라도 최근 정년퇴직 연령을 60세까

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 300명 이

상의 사업장은 2016년부터 그리고 300명 이하

는 2017년부터 근로자의 정년퇴직 연령을 의

무적으로 60세까지 연장한 것이다(한국일보, 

2016). 선진국에서는 그 연령을 65세, 67세 등

으로 조정하고 또 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뒤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하겠지만, 그 이유는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로 인해 이미 노동력의 부족한 상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노동

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사

업장이 적지 않지만, 몇 년 후에는 노동력 부

족으로 운영하기 힘들어지는 사업장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이를 

대비해도 빠른 편이 아닐 수 있다.

노인인력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정년

퇴직 연령의 연장이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지닌 명시적 또는 숨겨진 재능

이나 특성을 인적 자원(human resources)라고 

하는데,  퇴직자들이 평생에 걸쳐 축적한 지

식이나 기술, 에너지 등을 개인을 위해서나 

조직이나 사회를 위해서 활용되고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

재를 선발하여 고용함과 동시에 조직생활을 

통해서 그가 지닌 재능이 개발되고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개인이 조직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얻게 해준다. 이는 퇴직 이후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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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적용된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재능 활

용은 Maslow의 자아실현에 해당된다. 근래 소

중한 고령자(퇴직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안타까운 현실적인 문제

는 바로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고령자(퇴직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이

득이 된다(Boxall, 2014).

둘째, 범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

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대신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하여 전체 인구규

모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기지 않지만, 연령별 

분포나 비율은 과거와 상당히 심하게 달라지

고 있다(Harper, 2014). 바로 부양비가 늘어나

고 있다는 뜻이다. 출산율이 너무 높아도 초

기에는 부양의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부양 부

담이 커질 수 있지만, 출산율이 너무 낮았을 

경우에는 부양비가 곧바로 상승하게 되며 또 

시간이 흐를수록 이로 인한 부담이나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출산율이 낮은 상태였는데, 

이와 더불어 고령자 사망률도 감소하면서 생

산가능 연령층을 대체하지 못해 노인부양비가 

높아지고 있다(Simon et al., 2012).

이론적으로는 대체출산율(replacement level 

of fertility) 2.1명을 유지하면 현재의 인구규모

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연장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체출산율이 유지되어

도 인구가 쉽게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경우 근래 출산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낮아지면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상

대적으로 빨리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

산율은 1993년 1.65에서 2016년 1.17로 낮아졌

다. 대체출산율과는 거리가 너무 먼 상태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거의 최저 수준에 해당된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된 이유는 다양하겠지

만, 최소한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일 그리고 여성이 자녀 생산에 따른 사회적 

활동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예, 

보육시설 강화) 가꾸기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

으로 검토해야 미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셋째,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상황에서 부양

비를 낮추는 수단으로 생산가능 연령층에 해

당되는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안도 있다. 전체

인구를 고려하여 이민 유입자의 수를 적절하

게 조절하면서 부양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다(Simon et al., 2012). 그러나 이민자 정책에 

관대하지 않은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와 같은 

방안을 쉽게 응용하지 못할 수 있다.

넷째, 연금수급의 개시시기를 늦추면서 부

양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최근 선진국

들은 연금수급을 정년퇴직에 맞추어 연령을 

함께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연금수급 개시시기를 정년

퇴직 연령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하고 있으며, 영국7)의 경우 연금수급 연령이 

현재는 남성 65세와 여성은 60-65세이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남녀 모두 66세, 

2026년에서 2028년까지는 67세, 그리고 2044- 

2046년에는 68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을 추

진하고 중이다.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 연금수급 정책은 매우 심각하다. 서구의 

선진국들처럼 정년퇴직 연령과 연금수급 개시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정 부담을 

7) www.idirect.gov.uk/articles/check-our-state-pensio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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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있다. 일본은 2012년까지만 해도 공무원

들이 60세의 정년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

을 수급할 수 있었지만, 2013-15년 퇴직자는 

61세부터 그리고 2016-18년 퇴직자는 62세부

터 연금이 지급되는 등 3년마다 연금수급 수

혜시기를 1년씩 미루어 2025년까지는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를 수정하여 6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김효진, 2017). 그러나 공

적 연금의 수급은 개시연령을 75세까지 끌어

올린다는 안도 최근 등장하고 있다. 현재 50

세 이하의 세대는 생활유지가 어려운 노후가 

온다는 것인데, 국가나 회사가 노후를 보장하

지 않는 이상 개인이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2014년 후생노동성 장관이 수급

개시를 선택하는 연령의 상한선을 현재의 70

세에서 75세 정도까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한 뒤 2017년 10월에는 내각부에서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선택할 때 생기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보고서를 만들고 있어

서 현재 50세 이하 세대의 일본인들은 연금수

급 개시 연령이 65세에서 70세, 70세에서 75

세로 조정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지금은 60

세로 정년퇴직 후 연금의 전액을 주는 65세까

지의 기간을 계속 고용되거나 재취업하든 하

지 않으면 무수입이 되기 때문 “마(魔)의 5년”

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연금수급 75세 시대가 

오면 60세에 정년퇴직한 사람들에게 마의 15

년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물론 정년

퇴직 연령에 상관없이 65세까지 계속 고용된

다고 해도 75세까지 10년간은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된다. 현재 50세 이하의 일본인은 나라

에서 버림받았다는 위기감을 갖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동안 퇴직 이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Yahoo Japan, 2017).

우리나라도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근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2016년 61세,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까지 65세까

지 높이는 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1958년생이 2018년 60세에 퇴직할 경우 소득

이 없는 기간8)이 2년 정도가 된다. 그러나 전

술했듯이 우리나라가 노인인구 비율에서 일본

을 앞지르는 시기를 2050년대에 맞이하게 된

다. 이에 연금수급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거시

적으로 입안해서 개시시기를 더 연장하지 않

으면 국가재정의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물

론 이러한 위기감을 덜 겪으려면 정년퇴직 연

령도 과감하게 폐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금수급 개시시기의 조정은 일부 

고령자들의 빈곤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

의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이며, 노인빈곤은 연금이 노인

들의 주요한 소득원으로 되지 못한 점과도 부

분적으로 관계된다.9)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는 정년퇴직 연령이나 연금수급 개시시기를 

상향 조정했을 때에는 신체기능의 장애가 없

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빈곤층에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양로시설 등 노인시설에 입

소할 때 연령 때문에 입소가 어려워지는 문

8) 이를 우리 문화권에서 은퇴 crevasse라고 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마(魔)의 기간으로 표현하고 

있음.

9)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5-28-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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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거임대료나 주거운영관리비 등의 주거

비용에 대한 혜택을 연령 때문에 제한되는 문

제가 모두 빈곤에 기인한다(이민아, 2016).

다섯째, 조기퇴직(early retirement)이 부양 

부담을 증폭시키는 문제를 보자. 소위 정년퇴

직 연령이전에 퇴직을 하는 것이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현재의 직장을 떠난 후 다른 새로

운 선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조기퇴직 경

향은 20세기 후반부터 서구사회의 노동시장에 

나타났는데, 실제로 취업자들 중 고령자의 비

율이 낮아진 것이다. 취업자의 퇴직연령 선택

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퇴직 이후 공적 및 

사적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현재의 임금과 

비교 평가해서 최적의 연령의 선택이 이루어

진다. 즉 노령연금(공적연금제도)이나 다른 

사회적 요건(퇴직금, 세금, 노동 등)을 고려

하여 정년에 퇴직을 할 것인지, 조기퇴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조기퇴직도 자발적(voluntary) 및 비자발적

(involuntary)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조기퇴직은 

그와 같은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조기퇴직은 업무와 여가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대하지 못했던 고용 압

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2000년대 초반 보

고 당시 유럽 전반에 만연해 있었다(Dorn & 

Sousa-Poza, 2010; Duval, 2003).

경제 침체상태에 직면하거나 고용에 관한 

법적 보호가 엄격한 나라들은 조기퇴직 중 비

자발적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 비자발적 

조기퇴직은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

일지라도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조기퇴직을 

선택한 것이다. 조기퇴직에 대해서 관용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이 자발적인 조기퇴직의 

선택을 촉진하며, 회사/기업도 종업원에게 조

직퇴직을 더 쉽게 유도하며, 또 고령 근로자

에 대한 고용주의 태도나 정책들은 노동시장

에서 고령자에 대한 강한 차별의식이 내포된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조기퇴직으로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운데, 

1997년도 조기퇴직자 중 비자발적인 퇴직자

의 비율은 헝가리 62.1%, 독일 50.0%, 프랑

스 41.0%, 영국 28.9%, 일본 15.9%, 캐나다 

12.2%, 미국 9.4%, 덴마크 8.8% 등이었다. 경

기가 침체되어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비자발

적 조기퇴직의 비율도 높은 편인데, 일부 

회사는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이

용하여 조기퇴직을 유도하기도 한다(Dorn & 

Sousa-Poza, 2010).

고령자들은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연령 기

준에 의한 퇴직이 아닐 때, 예를 들면, 자신의 

건강문제나 조직의 효율성 등에 의해 자발적

으로 퇴직하더라도 이를 자발적이 아니라 강

제적으로 받아들이며, 배우자를 비롯해서 자

신과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

면 비자발적, 강제적으로 받아들인다. 그와 같

은 비자발적인 퇴직은 퇴직 이후 생활 만족도

가 낮은 편인데, 특히 조기퇴직 후 근로에 의

한 수입이 완전히 중단되어 다른 일을 찾고자

하는 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곧 

고령 근로자는 공식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일을 계속하든지 퇴직 후 준비를 하고

서 미리 퇴직할 수도 있다.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했더라도 새로운 일을 하는지의 여부는 

퇴직 후 적응, 건강 상태, 삶의 만족 등의 결

과 등에 따라 다르다. 생의 후반기의 퇴직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강제로 퇴직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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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 퇴직 후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려 있다(Dingemans & Henkens, 

2014).

OECD 가입국들의 인구 고령화는 노동인구

의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다(Duval, 2003). 우

리나라도 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2007년 

37.6세에서 2016년 41.5세까지 늘어났는데, 기

업에서는 고령 근로자를 인건비 지출 부담이 

높은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업종이나 연

령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정규직으로 취업했을지라도 20세기 후반

부터 구조조정이나 조기퇴직 관행의 고착 등

으로 고용불안이 비교적 심한 편이다.10) 사업

체에서도 고령 근로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환

경이 조성됨과 동시에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보다 더 건설적인 차원에서 이

루어지면서 정년연장이 되는 상황에서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고령의 상태에서는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심신의 쇠약을 경험하며, 이로 인하여 

독립성이 상실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삶의 질

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도 증가하

게 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0년대에 들

어오자마자 고령화 시대의 대응전략으로 단순

히 평균수명보다도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유

지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건강평균

수명(HALE: 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Robine, Jagger, 

Mathers, Crimmins, & Suzman, 2003). 최근 188

개국의 HALE 자료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

10) www.segye.com/newsView/201711240 004003 & 

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33

7

면, 188개국 남성의 평균수명(기대수명)과 

HALE는 1990년 63.01년과 55.40년, 2005년 

66.23년과 58.27년, 2013년 68.80년과 60.59년

인 반면,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과 HALE

는 1990년 67.74년과 60.48년, 2005년 75.32년

과 66.59년, 2013년 77.20년과 68.26년이었다. 

또 여성의 경우 188개국 평균수명과 HALE는 

1990년 67.68년과 58.51년, 2005년 71.31년과 

61.54년, 2013년 74.29년과 64.13년인 반면, 우

리나라의 경우 평균수명과 HALE는 1990년 

76.26년과 66.48년, 2005년 81.95년과 70.79년, 

2013년 83.66년과 72.05년이었다(Murray et al., 

2015).

이 자료에 의하면, 평균수명에서 HALE을 

제외한 기간, 즉 유병기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긴 편이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188개국의 

평균보다 평균수명이 훨씬 더 높았지만, 2000

년대에 들어와서 유병기간이 훨씬 더 길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구자나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 예를 들면, 2011

년도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이 77.6세일 

때 HALE이 65.8년으로 유병기간이 11.8년이

었고, 여성은 평균수명이 84.4세일 때 HALE

이 68.9년으로 유병기간이 15.5년이었다(Lee et 

al., 2016). 한편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

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우리나라 남성

의 평균수명이 79.0세일 때 HALE이 64.9년으

로 유병기간이 14.1년이었고, 여성은 평균수명

이 85.5세일 때 HALE이 65.9년으로 유병기간

이 19.6년이었다(Lee et al., 2016). 유병 상태

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 문화권은 현재 고령자들이 다

른 문화권에 비해서 건강문제로 삶의 질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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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이 연장되어야 

의료비 지출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어 

부양 부담도 낮아질 수 있으므로 미래의 노년

층인 지금의 청년이나 장년세대가 보다 더 건

강한 생활양식을 토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

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단순히 과거보다 건강상태가 좋아

진 것을 토대로 정년퇴직이나 노인의 연령을 

상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예를 들면, 유럽인

의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2000년대 초반의 60

세는 200년 전의 43세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Sanderson & Scherbov, 2008). 그러나 그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재정 부담에 따른 

사회적 위기가 도래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

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여섯 

가지 방안들이 비전문가의 눈에는 모두 이론

적인 주장에 불과할 수 있다. 미래에 전개될 

실제의 모습은 그 주장보다 더 심하거나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고충이 더 미미해진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그 미래의 

고충은 지금의 노년세대의 것이 아니라 40대

나 그 이하의 세대들의 것이다. 단 이러한 고

충을 젊은 세대에게 맛보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 장년이나 노년세대가 가진 과제이자 소망

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위치에 있는 관계자들

도 미래의 고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

다. 부디 그들이 4개월이나 4년 후가 아니라 

40년을 내다보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용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사회 구성원 모

두가 생의 후반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

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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